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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협력사업 추진방안

K R I H S  I S S U E  R E P O R T

요 약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지역 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를 넘어선 광역 단위 협력이 필요함 

 �2019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섬

 �제4차 산업혁명, 세계 무역질서 재편, 대도시 정주 선호 등 경제·사회 환경 변화로 

비수도권의 주력 산업이 쇠퇴하는 현상과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

 �수도권 집중 억제와 함께 세계화 시대 지역 간 경쟁에 대응하려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정주환경 질 개선 등을 위한 광역 협력이 필요

■�역대 정부에서도 광역 단위 협력을 위한 권역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여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음

 �(성과 부진 원인) ① 중앙정부 주도로 세워진 광역 단위 발전 비전과 목표에 대한 지역 

내부 및 지역 간 합의 부재로 지속적인 추진력 상실, ② 광역 협력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사업들이 추진됐으나, 부처별 칸막이식 추진, 권역 내 소지역주의 발흥 등으로 

정책 효과 반감, ③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광역 협력 거버넌스를 조율하고 

주도할 기구들의 기능과 위상이 취약

■�새롭게 추진할 광역 협력사업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협력 대상과 
권역을 설정하고, 성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광역 협력의 대상이나 권역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지역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협력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 주체의 이해관계를 결집시켜야 함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한국판 뉴딜사업 같은 정부의 주력 사업을 우선 광역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광역 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제도 정비, 

중장기적으로는 자치분권과 연계된 지역 주도 추진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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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협력의 필요성

수도권 인구, 마침내 전국 인구의 50%를 돌파

2019년 12월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1)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0 남짓 차지하는 수도권의 인구가 나머지 지역 인구 전부를 합한 것보다 많아진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 정책이 그 효과를 다한 2017년부터 

수도권 인구 증가가 다시 시작됨

<그림 1> 수도권 인구 순이동 추이(2000~2019년)

출처: 통계청 2020, 1.

 �인구·산업·일자리를 비롯한 국가 자원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처럼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이 됨

•�수도권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 수십 년 간 시가지 집적 및 연담화가 계속되고 통근권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내 교통 혼잡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

- 대표적인 예로 수도권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전국 33.4조 원 중 1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2015년 기준)2) 

<그림 2>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추이 

출처: 한국감정원 2020.

1)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 기준(2019년 12월).

2)　국토교통부 2019,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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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현황: 광역권별 인구·지역내총생산(GRDP)·일자리 비교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균형발전 구상과 전략’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원자료: 인구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2019년도) 

자료,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및 일자리는 2017년 광역 시·도별 통계자료를 활용).

기술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세계 무역질서 재편, 대도시 정주 선호, 코로나19 확산 등과 같은 최근 경제·사회 

변화의 흐름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주력 산업은 쇠퇴하고 인구 및 

산업은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농산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산업 및 정주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봉착

 �비수도권 지역 중 산업 중심 지역도 수도권에 비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과 세계경제 변동에 취약

 �특히 2020년 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계경제 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초래될  

경우 수출 제조업 기반 지역경제도 큰 어려움에 처할 위험성

•�관광산업이 주력산업인 지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 직면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권의 규모와 역할이 갈수록 증대, 대도시권 간 경쟁도 격화

20세기 중반부터 대도시화 현상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 인구규모와 

대도시권 영역, 그리고 대도시권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연구들이 진행됨

 �대도시권 인구가 늘어나고 대도시권 영역이 광역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메가시티(mega city) 등의 개념 등장3)

� 대도시가 세계화 시대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현상에 주목하는 세계도시(world city), 글로벌 도시

(global city) 등의 개념 등장4)

3)   �대표적으로 쟝 고트만(Gottmann, J. 1961)은 미국 북동부 대서양 연안을 따라 보스턴에서 워싱턴 D.C.로 이어지는 연담도시 지역을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로 명명함.  

4)   �세계도시에 대해서는 존 프리드만(Friedmann, J. 1986), 피터 테일러(Taylor, P. J. 2004)의 연구가, 글로벌 도시에 대해서는 사스키아 사센(Sassen, S. 1991)

연구가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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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의 영향권이 인접한 주변 지역은 물론이고, 갈수록 발전하는 교통통신망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하는 도시권(city region), 광역권(mega region), 광역도시권(mega city region), 글로벌 도시권

(global city regions), 지역국가(region states) 등의 이론화가 진행됨5)

•�광역화된 도시권의 중심이 하나가 아닌 여러 중심을 가진 다중심성을 강조하는 다중심 도시화 지역(polycentric 

urban region)이라는 개념도 등장6) 

<그림 4> 세계의 주요 광역권(mega region)

주: 왼쪽 그림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광역권.     

출처: Florida, R. et al 2008, 27-29.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대도시의 영향력 및 영향권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

•�이용우 외(2014, 2016)의 국토 미래예측 시나리오에서는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와 대도시권 확산시나 

리오를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 시나리오로 예측

<그림 5>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 <그림 6> 대도시권 확산시나리오

5)    �도시권(city region)은 제인 제이콥스(Jacobs, J. 1984), 광역권(mega region)은 리차드 플로리다(Florida, R. et al. 2008), 광역도시권(mega city region)은 

피터 홀과 케시 페인(Hall, P. and Pain, K. 2006), 글로벌 도시권(global city region)은 알렌 스코트(Scott, A. 2001), 지역국가(region states)는 오마에 겐이치

(Omae, K. 1993) 같은 유명 학자가 주창하면서 그 개념이 학계와 대중에게 널리 소개됨. 

6)   �다중심 도시화 지역(polycentric urban region)에 대해서는 Kloosterman, R. and Musterd, S.(2001)참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네트워크 도시(network city), 

다핵 도시권(multicore city region) 등이 있음.

  출처: 이용우 외 2014, 요약 ⅺ. 출처: 이용우 외 2016,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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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상 외(2019), 변필성 외(2020)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 영향권 범위를 분석 

•�김광익 외(2008), 김동주 외(2009, 2010, 2011, 2012), 김태환 외(2016), 국토연구원(2010, 2014)에서 

광역경제권, 대도시권, 광역도시권, 글로벌 도시권, 중추도시권과 관련된 정책연구 수행

대도시권의 광역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권 혹은 광역도시권 차원의 

광역 협력 계획·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미국의 지역계획협회(Regional Plan Association)에서는 ‘미국 2050(America 2050)’ 프로 

그램을 통해 미국의 주요 광역권 발전전략을 제시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통합의 정신이기도 한 국가 간, 지역 간 협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을 통해 국경을 넘어 인접국가 및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 협력사업(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ETC, 일명 Interre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7)

•�유럽연합 지역 협력사업은 대상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 [Interreg A] 국경을 맞댄 접경지역 간 협력,  [Interreg B] 국가 간 협력,  [Interreg C] 지역 간 협력

•�유럽연합은 국경을 넘어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슈퍼 지역(super region), 거대 지역(macro 

region) 등의 초국경적 지역 개념을 설정 

<그림 7> 미국의 10대 광역권(megaregions) <그림 8> 유럽연합의 초국경협력사업(2014~2020년) 

출처: �(좌) Regional Plan Association 2007; (우) EC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policy/cooperation/european-territorial/cross-borde, 

2020년 7월 7일 검색).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 

등에서 광역 차원의 지역발전 계획 및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음

 �1972년부터 시행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광역계획 개념이 포함됐으며, 수도권정비계획·광역 

개발계획·광역도시계획 같은 법정 계획이 시행됨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도 광역 차원의 계획과 사업이 추진됨

•�특히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음

7)　구체적인 사항은 EU 지역 정책 사이트(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policy/cooperation/european-territoria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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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나머지 지역도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 필요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나라 나머지 지역 대도시권의 세계적 경쟁력은 낮은 수준임

 �전 세계 메가리전(mega region) 경쟁력에 관한 다양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8), 서울 및 수도권의 

경쟁력은 10위권 내외에 해당하는 반면, 차순위인 부울경권의 경우 50~70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타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은 순위권 밖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전 세계 주요 메가리전(mega region) 분포 및 경쟁력 분석 

출처: (좌) Bloomberg CityLab (2019년 2월 28일자, Florida, R.), (우) Florida, R. et al. (2012) 연구결과를 번역 후 재인용  

<그림 10> 인공위성 야간조명을 통해 본 세계 및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권 발전수준 

주: �인공위성 야간조명(Nighttime Light) 데이터 [a] 전 세계, [b] 한반도, [c] 수도권. [d] 영남권, [e] 호남권.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 대도시권에 

비해 수도권이 압도적인 집적 수준을 갖추고 있음이 잘 드러남.  

출처: Kang, M. and Jung, M. C. 2019의 연구 원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8)   �AT Kearney(2018), Brookings Institution(2015), Florida, R. et al(2012)의 분석결과를 종합함, 한편 Florida, R.의 최근 연구(Boolmberg CityLab, 2019년  

2월 28일자)에서는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축을 세계의 주요 메가리전 중 하나로 분석함.



7

K R I H S  I S S U E  R E P O R T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 단위 주요 지역 정책은 주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산업, 

교육, 광역교통 및 시설입지 등의 측면에서 시·도 단위 정책 추진은 너무 분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음

 �이미 통근권이나 지역노동시장 영역이 시·도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지만 주요 지역 정책은 대부분 행정구역 

단위로 이뤄지고 있음

 �지역발전에 활용할 자원과 역량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 단위에서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

국제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수도권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도시권으로 육성하면서, 다른 지역들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 협력이 필수적임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 및 산업 육성, 정주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한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선 광역 협력 및 협력을 유인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 적정규모(critical mass) 확보를 통한 집적경제 달성이 요구되며, 산업 

연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광역 단위에서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9)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이 입지한 지역에서는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제조업 쇠퇴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

 �하지만 지역경제 진흥을 담당하는 지원기관들이 시·도 단위로 설립되어 있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단위 지원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못함 

 �최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특화보다는 연관 다양성(related variety) 및 다각화를 중시하는 

정책(예: EU의 스마트 전문화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넓은 광역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산업의 융·복합화 경향 속에서 너무 작은 규모인 시·도 단위에서 특화된 지역산업 구조를 지향하다 보면, 경제 

변동이나 위기 시 지역경제의 회복력(resilience)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 시사점] 지역에 기반한 제조업 육성

미국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제조업 부흥 정책은 ‘제조업이 미국 경제와 기술 혁신에 중요’

하며 연구개발과 제조 역량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산업공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10)

 �오바마 정부는 연방정부에 공공-민간 협력기구인 국가제조업부흥위원회(National Manufacturing 

Renaissance Council)를, 각 지역에 지역별 제조업부흥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고 지방정부와 함께 제조업 

부흥 정책을 추진 

•�오바마 정부는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할 경우 제조업 공동화, 저성장, 저고용, 소득 양극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가 제조 역량을 잃게 되면 혁신 능력도 함께 잃게 될 것을 우려

9)　시·도 단위가 아니라 광역 단위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에서 일련의 연구를 수행했음, 대표적으로 김영수 외(2008) 참조.

10)   �이하 내용은 오바마 정부 당시 제조업 육성 정책의 주창자였던 개리 피사노 등의 주장과 미국 정부의 관련 정책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구체적인 

내용은 개리 피사노 & 윌리 시(2019),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09),  National Economic Council(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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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제조공장 해외 이전은 해당 산업과 연관된 숙련 인력, 지식, 소재 공급자, 기업과 대학의 R&D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산업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

 �이러한 배경에서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부흥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정책의 핵심 개념은 연구개발과 제조 

역량의 근접을 통해 축적된 ‘제조 경험을 통한 혁신’과 ‘산업공유지’(industrial commons)임 

•�혁신은 실험실의 발견이나 시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을 시장에 선보이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과 제조 역량은 서로 가까이 위치해야 함

•�산업공유지란 기업과 대학, 연구소에 내재된 연구개발, 제조 인프라와 노하우, 공정기술, 엔지니어링 역량이 

어우러져 혁신을 만드는 요람을 말함

 �혁신의 주체인 핵심 인력은 이동성이 강한 자본과는 달리 이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지역의 장소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인적자본 양성과 결합된 지역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구

•�오바마 정부는 2012년부터 연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세우는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제조업 공동체 협력 투자’(Investing in Manufacturing Communities Partnership) 정책 추진

 �요약하자면, 한 나라와 국민의 번영은 연구개발과 제조 기능, 그리고 인적자본이 결합된 지역화된 산업 

공유지의 경쟁력에 달려 있으므로,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임

[문재인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 대한 시사점] 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공유지 조성 및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지역 장소경쟁력 강화

 �미국 오바마 정부 제조업 부흥 정책의 시사점은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 부흥과 동시에  

‘지역’과 ‘장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일깨운 것임     

•�연구개발과 제조 기능의 지리적 근접, 장소의 매력이 혁신의 요람인 산업공유지 형성 및 인재 유치 성공의 조건  

 �우리나라 역시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추진 

•2019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

 �우리나라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지리적 근접과 장소의 매력을 중시하는 ‘지역’ 관점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이때 ‘지역’ 제조업 육성 정책 단위는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 단위가 적합

•�국가 차원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목표 및 비전, 전략과 함께 각 지역 차원에서도 정책 목표와 비전, 전략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함

•�효과적인 산업공유지 조성을 위해서는 잘게 나눠진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생태계 단위에서 

정책 목표가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함. 즉,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 간 협력이 필수적

•�예컨대 부산·울산·경남의 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지역대학, 노동조합 등이 함께 모여 부울경 지역 제조업 육성 

전략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실행한다면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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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를 넘어선 광역 협력 추진 경험 및 한계

시·도 단위를 넘어선 광역 협력 공간 단위 연구

우리나라 지역 현실에 적합한 광역 협력 공간 단위에 대해,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음

 �대표적으로 이동우 외(2003)는 우리나라를 7대 혹은 5대 광역경제권, 나아가 3대 초광역경제권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원섭(2007), 한국지역학회(2007), 김광익 외(2008) 등이 (초)

광역경제권 연구  

<그림 11>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단위  

출처: 이동우 외 2003, 요약 5.

2

시·군

5대 광역경제권

3대 초광역경제권

기초 경제권

7대 광역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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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협력 공간 단위 설정은 통근·통학권이나 지역노동시장, 기업 간 거래망, 산업클러 

스터 구조와 깊은 관계가 있음

 �대도시 인구 증가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출·퇴근, 쇼핑, 기업 간 거래관계 등에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 

서는 광역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이세원·이희연 2015, 권규상 2019, 변필성 외 2020)

 �지역 간 연계망은 지리적으로 연접한 지역 사이뿐 아니라 도시 계층을 따라 인접하지 않은 지역과도 비지적 

(飛地的)으로 형성되고 있음

•�서울과 수도권은 전국 각 지역 및 외국과 연계망이 가장 발달한 지역 

•�주요산업 지배기업 거래 네트워크 분석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선업 연계관계는 수도권과 영남해안지역 

사이에 주로 발달되어 있음(황명화 외 2016) 

<그림 12> 출근 통행량(2017)으로 본 5대 도시 영향권 <그림 13> 커뮤니티 발견법을 활용한 기능지역 구분

출처: 변필성 2020, 요약 viii.                                                                    출처: 권규상 2019, 413.

<그림 14> 자동차산업 및 조선산업 핵심 지배기업 거래망 

주: 왼쪽은 자동차산업, 오른쪽은 조선산업 핵심 기업의 기업 간 거래관계를 시각화. 

출처: 황명화 외 2016,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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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협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광역 시·도를 통합하여 더 큰 규모의 광역 지방정부를 만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졌음

 �학계에서는 광역 행정구역 확대 개편을 위한 이승종(2008) 등 여러 대안들이 제시됨 

 �2009년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역 지방정부를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확대 

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그림 15> 광역 자치구역 개편방안 

구분

광역
단체

현행 광역 시·도 통합 충청·전라 지역 통합

1개 특별시
9개 도

1개 특별시
7개 도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

출처: 이승종 2008, 382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함.

정부의 광역 협력권역 설정 및 사업 추진 사례

국토종합계획에서 광역권역 설정 

 �우리나라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에서는 우리 국토를 주요 하천 

중심 4대권, 행정구역 중심 8중권, 경제생활권 중심 17소권으로 구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에서는 자족적 공간 단위인 28개 지역생활권 설정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는 7+1경제권역을 설정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까지 수립됨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은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가 속한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 배치를 목적으로 수립된 우리나라 대표 광역계획임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기본법」에서 명시한 국토계획 중 지역계획에 속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현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까지 수립됨

지역계획인 광역개발사업계획(약칭‘광역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지역계획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 육성을 위하여 광역개발권역(광역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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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통합된 ‘(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부산경남권, 아산만권, 광주 

목포권, 대전청주권, 대구포항권 등 10개 광역개발권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11)

 �도시계획 차원에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해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현재 수도권·부산권 등 14개 광역계획권 지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 광역권역 설정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6년부터 시·도를 초월한 광역권 구상 발표

•�2006년 11월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에서 4대 초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12)) 구상 발표

•�2007년 9월 제4회 지역혁신박람회에서 5+2 초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5대 

초광역경제권 + 강원권·제주권 2개 지역경제권) 구상 발표 

 �이명박 정부는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구성된 3차원적 지역발전방안 제시

•�기초생활권(163개), 광역경제권(5+2, 7개), 초광역개발권(4+@)을 지역발전 정책의 3차원 공간단위로 설정

•�이 중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광역경제권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

호남권·대경권·동남권·강원권·제주권)을 설정하여 추진했으며, 광역권별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고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

•�초광역개발권의 경우 해안권과 접경지역을 대외개방형 4대 초광역개발권(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으로 육성하고 개발효과를 내륙으로 확산되도록 내륙 

초광역개발권도 설정

 �박근혜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56개), 중추도시생활권(20개), 경제협력권(17개) 사업을 추진

•�경제협력권사업의 경우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2~3개 시·도가 한 개의 협력산업을 선정하여 

공동육성하는 사업으로, 연접하지 않은 시·도들이 산업생태계를 반영한 경제협력권을 구성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률’에 근거, 현재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까지 

수립됨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계획 +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발전을 위한 초광역계획

•�이명박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2009)을  바탕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해안권 3개 권역(남해안권, 동해안권, 서해안권)과 내륙권 3개 권역(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 

연계협력권)의 계획이 수립됨

 �해안내륙권 시·군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전남과 경남 8개 시·군이 공동으로 남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바탕으로 남해안권  

이외 7개 권역(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울산·경북)의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이 수립됨   

11)　2015년 1월 지역개발 관련 법률들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광역개발계획 역시 거점지역형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됨.

12)　4대 초광역경제권에서 영남권을 대경권과 동남권으로 분리하면 5대 초광역경제권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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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광역 협력 정책 추진의 한계

정책 및 사업 공간 단위와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실패

 �그동안 광역 협력권역에서 광역 협력을 위해 다양한 예산사업들이 추진됐으나, 중앙부처별 칸막이식 예산 

지원,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소지역주의 발흥 등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됨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각 부처와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를 조율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효과적인 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실패

•�광역 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사업의 목표와 비전 수립, 이해관계자 간 입장 

조율과 조정 역할을 담당해야 할 추진 주체의 기능과 위상이 취약

•�가장 적극적으로 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에서도 이 사업의 거버넌스 

핵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취약했음

광역 협력 단위에서 합의·공유된 비전 및 전략의 부재

 �광역 협력 단위의 발전 비전과 목표가 만들어졌으나 지역의 필요에 의해 지역 주도로 기획되고 합의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비전과 목표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음

 �지역의 주체들이 함께 동의하고 공유하는 비전과 목표가 아니므로 시·도 입장에서는 광역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동기 부여와 인센티브가 적었고, 그 결과 지역 간 1/n 나눠 먹기식 사업이 추진됨

<그림 16>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협력권역 설정 및 사업 추진 사례

노무현 정부

4대 초광역경제권 구상 5+2 초광역경제권 구상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내부자료.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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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3차원적 국토개발
(초광역·광역·기초생활권 개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인재양성대학

4+@ 초광역개발권

박근혜 정부

지역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 경제협력권 산업육성 사업

출처: 국토연구원 2014, 51.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2014, 7.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5.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2008, 30. 출처: 지역발전위원회·지식경제부 2009, 8. 출처: 지역발전위원회·지식경제부 20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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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광역 협력사업 추진방안 제안

새로운 광역 협력사업의 추진방향

새로운 광역 협력사업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광역 협력 추진 경험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① 지역의 필요에 따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광역 협력사업

 �과거와 같이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사업이 아니라, 각 지역이 지역의 현실과 필요에 따라 협력 대상 

지역과 함께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기획한 광역 협력사업

 �협력사업 기획 과정에서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 주체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결집하고 통합

②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는 협력 대상 및 광역 협력권역

 �협력의 대상 지역이나 협력권역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로 고정불변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별로 사업 

목적에 따라 각 지역들 사이 합종연횡이 가능한 가변적이고 유연한 협력 대상 및 권역 설정

 �기존 행정구역 경계 중심의 경직적·폐쇄적 권역 대신, 기능과 산업 연계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한 

개방적 권역으로 추진

<그림 17>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는 광역권 운영

출처: �대한민국정부 2011, 55. 출처: 관계부처합동 2010, 참고자료 2. 출처: 김병태 2016, 27.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5, 1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08, ⅸ.

문화관광권역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종합구상도

5대 광역생태권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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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력 재원, 거버넌스 강화 등 실질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도와 장치 마련

 �광역 협력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가칭)‘광역  

협력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임

•�신설된 광역 협력계정의 예산 운영지침 범위 내에서 광역 협력 주체가 자유롭게 사업을 기획·집행하되, 

사업예산 규모는 중앙정부 예산 및 집행 관련 부처와 협의

•�이명박 정부 당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역경제권 사업을 위한 ‘광역 

발전계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음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부처별로 추진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 부처 협업사업으로 전환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대학·시민사회 등 지역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통합형 광역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과 기능 강화

④ 남북교류 및 글로벌 협력을 고려한 사업 추진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역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연계된 지역, 나아가 북한 지역과 해외 지역과도 협력하는 

개방형·국제형 광역 협력사업 추진 

 �북한 지역 개발과 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도 광역 협력 차원에서 추진

 �해외 지역, 특히 시너지 효과가 높은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 교류 협력도 광역 협력 차원에서 시행 가능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한국-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 정책을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수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각 지역과 맞춤형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유라시아 국가들과 국제 협력사업인 9개의 다리(9-bridge)전략을 광역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도 있음

<그림 18> 광역권 단위 남북교류 협력 및 글로벌 연계 전략

출처: (좌) 민경태 2014, 158; (우) http://bukbang.go.kr/bukbang/vision_policy/policys/0004/ (2020년 7월 1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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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광역 권역 내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 간 기능 연계 강화

 �광역 권역 내부는 일반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중심 대도시, 차 순위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읍, 농산어촌으로 

구성되는 내부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음

 �광역 협력사업이 성공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광역권 내부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중심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권역 내부에 있는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중심 대도시가 주변 지역발전 잠재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으로 발전을 전파·확산시키는 역할이 

중요

•즉,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아니라 확산효과(spread effect) 창출이 필요

광역권과 대도시권의 관계 

 �광역권과 대도시권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엄밀히 구분하자면 광역권은 농산어촌이나 비도시 지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도시권보다 공간적·기능적으로 더 넓은 지역을 포괄(즉, 광역권 내부에 대도시권이 포함)

 �대도시 주변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촌 이분법보다는 대도시-중소도시-소도읍-농촌지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체로 보는 것이 더 현실에 부합함(World Bank 2009) 

<그림 19> 도시와 주변지역 공간구조 도식 

출처: World Bank 2009, 51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김용웅(1997)은 광역권과 광역도시권은 기능적으로 연계된 도시와 주변 지역을 함께 묶은 공간 단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광역권은 이미 도시화가 확산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도시권과는 달리, 앞으로 형성될 

대규모 산업지대와 주변 지역을 하나의 공간 단위로 본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즉, 광역권은 지역개발 

차원, 광역도시권은 도시행정 차원의 공간 단위로 봄)

•안영훈(2008)은 대도시권보다 더 넓은 권역으로 광역경제권을 개념화

•�김동주 외(2011)는 광역경제권은 광역시와 도 전체, 도시권은 광역경제권 내 일부 지역(대도시와 인근 지역)

으로 개념화

도시-농촌으로 단순화된 도식 보다 현실적인 지역 공간구조 도식

대도시도시농촌 농촌

마을

소도읍

도시

중소도시

대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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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도시권(city-region) 개념에 기초한 광역경제권

일일 생활권 기반 광역경제권 (City-Region Area / Regional Economic Functional Area)

대도시권 (Metropolitan Area)

대도시
(중심지)

대도시소도시소도시소도시

지방정부 행정경계

(Administrative Boundary)

출처: 안영훈 2008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그림 21> 광역경제권과 도시권의 관계 

출처: 김동주 외 2011, 8.

지금까지 살펴본 새로운 광역 협력사업 방식을 역대 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추진방식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5+2 광역경제권 추진방식과 새로운 광역 협력 추진방식의 차이점

 이명박 정부 5+2 광역경제권 추진 방식 새로운 광역 협력 추진 방식

중앙정부 주도의 권역 및 사업 선정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주도의 권역 및 사업 선정

(선 권역 설정 후 사업 선정) 설정된 하나의 권역에서 여러 사업 진행 (선 사업 선정 후 권역 설정) 각 사업마다 사업 권역이 달라질 수 있음

인접한 지방정부 행정구역 중심의 고정적 폐쇄적 협력 대상 및 권역 사업 목적에 적합한 유연적 개방적 협력 대상 및 권역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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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광역 협력사업 발굴

 �광역 협력사업 유형으로는 산업 및 일자리 육성, 인프라 조성(도로·철도·공항·항만 등), 문화, 관광, 교육 및 

인재 양성, 환경, 물 관리, 안전, 재난 방재, 남북 협력 및 국제 협력 등 광역 차원의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 유형이 가능함13)

•몇 가지 영역을 결합한 융·복합 사업도 가능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의 광역 협력사업으로 ‘광역권 선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중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 ‘선도산업별 인재양성’사업을, 하드웨어 사업으로 ‘광역권 SOC’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광역 협력사업 추진체계] 추진조직

[지방자치단체 차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조직: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 협력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약,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작동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조직 구성이 가능함

 �(협약 체결)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행정협의회 구성)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들이 설치하는 협의기구(「지방자치법」 제152조-158조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지방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들이 설치하는 협의기구로 행정협의회와는 다르게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상 법인 

(「지방자치법」 제159조-164조에 근거)

•�(운영사례) 부산 김해 경량전철 조합(목적달성 이후 폐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단일 또는 복합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설치하는 별도 법인으로, 의회와 장 등의 기관 구성 및 조례 제정이 가능하여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보다 집행력 강화 가능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고 실질적 내용은 없어서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취약함14)

 �(시·도 통합) 가장 적극적으로 주민 의사를 반영한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광역자치단체들의 자발적 통합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최근 대구와 경북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지금까지의 광역 협력사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점을 성찰한다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별지방 

자치단체 설립, 혹은 시·도 통합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13)   �한국지역학회(2007)에서는 광역권 발전의 6대 요소로 ① 리딩공간, ② 리딩산업, ③ 초광역 지식클러스터, ④ 초광역 인프라, ⑤ 슈퍼 프로젝트, ⑥ 초광역적 

거버넌스를 꼽고 있음.

14)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항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제4항에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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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 중앙정부 주도 실행조직 혹은 중앙정부 지원조직 

 �중앙정부 기구인 특수 목적 광역 행정기구(가칭 ‘광역개발청’) 설치를 통해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광역 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유사 사례)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등

•그러나 이 경우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분권화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가능

 �별도의 중앙정부 행정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광역 협력사업별로 관계 부처가 협력·지원하거나, 현재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을 확대·강화하여 광역 협력사업을 총괄 지원할 수도 있음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 단위에서 광역경제권 

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역경제권 계획 및 사업을 추진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실행조직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이 때 중앙정부 각 부처의 균형발전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

[미국 사례] 광역도시지역계획기구(MPO)와 지역계획위원회(COG)

 �미국에는 지방정부 간 광역 협력을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결정기구로 광역도시지역계획기구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MPO)가, 지방정부의 자발적 협의체인 지역계획위원회(Council of 

Government: COG)가 있음

•�광역도시지역계획기구(MPO)는 지방정부에서 선출된 관료, 주정부 관료,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광역도시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지역계획위원회(COG)는 RCG(Regional Councils of Government), PDC(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s)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광역 환경, 수자원, 주택 등 주요 부문의 광역계획을 담당하고 

있음

•�지역계획위원회(COG)가 지역의 자발적 협의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광역도시지역계획기구(MPO)는  

‘연방법’(1962)에 의해 특정 인구 규모 이상의 지역에서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기구로 설정되어 있음

•�최근 이들 기구에서는 교통, 환경, 주택과 같은 전통적 도시·지역 계획 대상을 넘어 지방정부 연금, 에너지 계획, 

기후변화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광역 협력사업 추진체계] 추진 예산 

광역 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광역 협력사업을 위한 별도의 안정적 예산 확보가 필요 

 �현재 운영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 협력사업을 위한 가칭 ‘광역 협력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에 ‘광역발전계정’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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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집중을 억제하고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단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음

따라서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실효성 있는 광역 협력사업의 기획 및 추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확보와 

제도 구축임

 �경쟁력을 갖춘 규모의 경제 확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핵 거점 육성, 효과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현재의 

시·도 단위보다 더 큰 광역 단위 협력이 필요함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중앙부처 간,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초월한 광역 협력이 행정 현실에서 그리 용이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이 왜곡되거나 1/n 나눠 먹기식 사업 운영이 될 우려가 있음

맺음말

광역 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행정체계, 정부 예산 운영방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수준 등과 함께, 과거 정부의 광역 협력사업 추진 경험과 교훈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광역 협력사업 

설계가 필요

 �제도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예산 운영방식, 중앙부처 간 칸막이형 사업 추진 구조 등 지역이 주도하는 광역 

협력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존재함

 �역대 정부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 협력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다음 정부에서 지속되지 못했던 원인에 대해 차분히 평가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음

 �광역 협력사업의 성공이 지방분권 확대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과 공감대 필요

•�광역 협력사업을 집행할 특별지방행정기관 신설, 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할 권한 및 재원의 지방이양 등은 

중앙정부의 분권화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가능한 것임

한국판 뉴딜 같은 정부의 핵심 추진사업을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된 광역 협력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면서, 

성공 사례 발굴, 안정적 사업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등 지역이 주도하는 광역 협력체계의 단계적 구축

 �정부의 핵심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광역 협력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광역 협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성공 경험을 생산해 확산하는 것이 필요

•�정부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 같은 정부의 핵심 추진사업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우선적인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단기적으로는 광역 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제도 정비, 중장기적으로는 자치분권과 연계된 지역 주도 

광역 협력체계 구축15) 

15)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했던 성경륭 교수는 ‘다극발전 사회의 구축’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수도권에 흡수되지 않는 초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2단계 접근을 제안함. 이를 통해 중앙집권형 국가인 우리나라를 점진적으로 ‘분권형 연방국가’로 전환함(성경륭 2013, 349-353).

•1단계: 인접한 광역정부들이 초광역행정협의체를 활용하여 협력사업 발굴 실행

•2단계: 분권개혁 차원에서 복수의 광역정부를 통합한 초광역정부 구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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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가칭) ‘광역 협력계정’ 신설을 통해 사업 추진 예산과 동력을 확보하고,  

중앙부처별로 각각 추진되던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 협업사업으로 전환

•�중장기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시·도 통합,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의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 실현과 

연계된 지역 주도 광역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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